
제 목 : 정부는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

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협의 중입니다.(동아일보 4.6일자 

보도에 대한 설명)

1. 기사 내용

□ 동아일보는 4.6일자 “신규분양 대출, LTV-DTI 규제 완화” 제하의

기사에서

ㅇ “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이 금융회사에서 빌릴 수 있는 주택

담보대출 한도가 상향 조정된다”,

ㅇ “개선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는 실수요자가

집값의 60% 수준인 중도금을 주택담보대출로 충당할 수 있도록

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”,

ㅇ “대출 한도를 신축 아파트에 한해 10 ~ 20%포인트 높이는 방안이

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.”고 보도하였습니다.

2.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

□ 현재 관계부처간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강화 등 가계부채 리스크

관리를 위한 방안을 협의 중에 있으며,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

조만간 발표할 계획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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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이와 관련하여, 상기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구체적인

방안은 확정된 바 없으니,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
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
할 경우 출처를 표기
해 주십시오.

http://www.fsc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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